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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전략으로 ‘알려진’ 소득수도성장과 관련된 논의를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검토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을 제시했지만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1980년

대 이래 공급중심의 성장전략이 장기침체를 유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측면을 

강조한 시의 적절한 대안 담론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사회지출

이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회투자전략의 협소한 공급측면의 논리와 사회지출을 안정화 

장치로 접근했던 전통적 접근을 넘어 생산과 소비를 선순환시키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위치시켰다는 점

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단순히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투자

와 생산이 증가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대외부문과 

부채를 분석에 포함할 경우 한국 성장체제의 임금주도성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

구는 실질임금의 증가와 사회지출 증가가 경제성장과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교한 정책개입이 필

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요어: 소득주도성장, 복지국가, 복지체제, 성장체제, 분배와 성장

* 본 논문은 �복지, 성장, 고용의 선순환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연구�에서 제시된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발전시킨 논문으로 2017년 12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의 주최로 개최

되었던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복지’ 세미나, 2017년 2018년 4월 20일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제2회 포용사회

정책포럼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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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외환위기는 한국 복지체제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1960년대 산업화 이래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 10년(1988-1997) 동안 연평균 8.5%에서 지난 

보수정부 9년(2008-2016) 동안 3.0%로 급락했다(통계청, 2017a). 외환위기 이후 분명해진 성장률의 

경향적 저하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경제성장이 만든 일자리가 공적 복지를 대신하는 개발국가 복

지체제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당황스러운 현실은 신자유주의 담론과 달리 이러한 결과

가 1997년 외환위기 이래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질임금 증가율을 노동생산성 증가율 보다 

낮게 유지했으며, 대규모 감세와 사회지출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

위기 이래 공적 복지를 확대해 내수를 진작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역설적이

게도 불평등은 증가했고 경제성성장은 점점 더 국내소비와 무관해지면서 한국 사회는 해외시장에 

더 의존하는 체제가 되어갔다. 실제로 민간소비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노태우 정부시기 

6.06%에서 이명박 정부시기 1.70%로 급감했다(한국은행, 2018). 반면 순수출의 기여도는 동기간 –

1.85%에서 1.18%로 증가했다. 낮은 경제성장률이 수출을 통해 겨우 유지되는 상황이다.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이러한 신자유주의 전략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하

자 소득주도성장이 대안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특히 보수정부에 이어 집권

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국정운영의 핵심 전략으로 선언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주장은 한국의 성장체제는 이윤이 아닌 노동소득과 정

의 관계를 갖는 소득주도형 성장체제이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소득을 늘려야한다는 것이

다(Lavoie and Stockhammer, 2013). 공급을 중시하는 주류 경제학의 논리와 배치되는 주장이다.1)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임금소득과 사회지출을 높여 기능적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경제성장으

로 이어질지 여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국경제와 같은 수출독주체제에서 임금상승과 사회지출의 증가는 수출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이

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가 아닌 자산구매와 부

채상환에 쓰인다면 소득주도성장에서 주장하는 소득증가와 소비증가의 선순환에 기초한 성장기제

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공적 복지가 취약한 한국 복지체제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

한 대응 주체가 개인과 가족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진다는 가정은 검증

1) 주류 경제학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안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은 성장과 무관한 

것으로 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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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윤홍식, 2017a). 결국 가구의 가처분소득의 상승(임금상승과 사회지출 증가)이 현실 경

제와 어떤 관계를 가질지는 해당 사회의 정치경제적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성

공적인 소득주도성장의 실현이 적극적인 사회정책(공적 인프라)의 확대, 노동의 교섭력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성공여부는 한국 복지체제

의 성격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로 알려진 소득주도성장 전략

을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먼저 다음 절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했다. 이어서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과 한국 복지체제에서 소득

주도성장 전략을 실행할 때 풀어야할 과제들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정리와 함의에서는 지금까지

의 논의를 정리하고,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함의를 개략했다. 

Ⅱ. 소득주도성장 전략2)

1. 자본주의 위기와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지위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논의에 앞서 왜 소득주도성장을 주목해야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자본주의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케인스주의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자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담론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이후 지난 40년간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황금시대는 잊

혀 졌고 국가개입은 악으로 간주되었다(Appleby, 2012[2010]). 독립적인 중앙은행, 약화된 노동조합,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인상의 억제, 사회지출의 축소와 세금의 삭감 등 일명 워싱턴 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로 알려진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Lavoie, 2016[2004]). 하지

2)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라는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ILO 등 국제기구는 소득주도성장 

대신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다만 한국에서 임금주도성장 대신 소득주도성

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임금소득을 높이는 것만으로

는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고, 공적 사회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한국의 현실적 과제를 담아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포괄적인 용어로 임금주도성장 

대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본문에서는 소득주도성

장과 임금주도성장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 다만 두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두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했다. 이러한 이유에 더해 주상영(2017)은 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적용율이라는 특성

으로 인해, 이상헌(2014)은 기능적 분배만이 아닌 계층별 분배를 고려하기 위해 임금주도성장 대신 한국에서 소

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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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안으로 칭송되었던 신자유주의가 대안이 아니라 자본주의 장기침체의 주범이

라는 의구심이 커져갔다.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자본의 이윤율은 부분적 회복에 그

치고, 불평등과 빈곤이 증가했다. 제조업의 이윤율은 1959~1969년 연평균 24.6%에서 1979~1990년 

연평균 13.0%로 낮아졌다(Brenner, 2002). 연평균 경제성장률도 낮아졌고, 불평등과 실업률도 좀처

럼 낮아지지 않았다(OECD, 2017a). 더욱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장기침체(the Long 

Recession)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이 확산되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러한 자본주의 위기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 담론

으로 등장했다. 수요를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과

잉생산과 과잉소비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논의 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인

다(Brenner, 2002[2002]).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현재 위기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라는 자

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와는 상이하다(Marx, 2010[1894]).3)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자본주의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상쇄할 수 있는 조건은 노동 강도를 강

화하고, 노동력 가치 이하로 임금 지급하며, 불변자본 요소의 가격을 인하하고, 상대적 과잉인구를 

만들고, 외국무역을 통해 값싼 소비재를 수입할 때 이다(Marx, 2010[1894]: 308-19).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란 자본이 국가를 통해 자본주의의 ‘이윤율의 경

향적 저하’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을 강제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으로 수입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사회복지지출을 축소하고, 세금을 낮을 낮추며, 노동시장 유연화로 임금을 낮추는 등 신자

유주의의 핵심정책은 모두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상쇄하려는 시도였으며, 자본주의는 이를 통해 

한동안 이윤율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윤율은 결코 1980년대 이전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이

러한 인식에 기초해 마르크스주의는 신자유주의와 같은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기 위한 자본의 시도

는 일시적으로만 성공할 수 있을 뿐 자본의 고도화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위기는 자본

주의가 해체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생산비를 절약하기 위한 자본의 혁신은 이윤

율 공식에서 가변자본에 비해 불변자본을 상대적으로 더 늘리게 되고 이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

(C/V)을 더 높여 종국적으로 이윤율을 더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

본이 인간 노동력을 새로운 기술을 실현한 혁신적인 기계로 대체한다는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자

본주의 유기적 구성을 높이기 때문이다(윤소영, 2010). 

반면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문제의식은 기본적으로 포스트 케인스안의 입장에 서 있으며 이를 간단

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주도성장은 자본주의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기의 원인은 

3) r(이윤율)=S(잉여가치)/[C(불편자본)+V(고정자본)]=(S/V)/(1+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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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부문, 즉 과소소비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다(Roberts, 2017[2016]).4) 

그리고 국민국가가 이러한 과소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유효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이유이다.5)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장기침체에 

빠진 자본주의의 위기는 구조적 위기이기 보다는 기능적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소득불평등이 증가한 현

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OECD, 2017b). 한국에서도 소득불평등은 기능적 소득분배인 노동소득분

배율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희･황덕순･홍민기･오상봉･전병유･이상헌, 2014).

핵심 주장은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의 구매력이 감소했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자 세계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Lavoie and Stockhammer, 2013).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소비를 늘려야하

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지출의 증가도 노동자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과 함

께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임금인상과 사회지출 증가

를 주도한다면 장기침체에 빠져있는 자본주의가 다시 과거 황금시대와 같이 생산과 소비가 선(善)

순환하는 성장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주장이다. 크게 보면 소득주도성장은 자

본주의 위기는 피할 수 있으며, 위기는 잘못된 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인식에 기초한 성장체제

론이다(Roberts, 2017[2016]).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켜 유휴설비의 가동을 높이고, 

이를 통해 노동의 소득과 자본의 이윤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칼레츠키 모형에 근거한 소득주도

성장은 이렇게 신자유주의의 대척점에서 장기침체에 대한 좌파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주요 내용

1) 소득주도성장의 중요 개념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본주의가 직면한 장기침체가 기능적 소득분배의 악화, 

즉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하되면서 발생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노동소득분

배율은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의 규모를 

4) 자본주의 위기를 생산부문에서 찾는지 소비부문에서 찾는지에 따라 마르크스주의 입장은 나누어지고, 소비부문

에서 찾는 경우 포스트 케인즈주의의 입장을 갖게 된다. 

5) 반면 자본주의의 위기가 소비부문이 아닌 생산부문에 기한 것이라면 자본주의 위기는 단순히 임금과 이윤을 둘

러싼 노동자와 자본가의 투쟁을 넘어서는 문제이고, 위기는 곧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축적의 

문제가 된다. 자본주의 위기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와 같은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내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 “자본의 한계는 자본 자체”라고 보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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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지 아니면 자영업자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볼지에 따라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6) 

<그림 1>에서와 같이 자영업자 소득 모두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는 한국은행의 집계방식을 따르

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75년부터 1996년까지 꾸준히 높아지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도 하락하지 않고 60%를 전후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을 노

동소득으로 간주해 조정한 노동소득분배율은 한국은행의 자료와는 반대로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

으로 하락했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보정되지 않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할 경우 소득주도성장 전

략에서 이야기하는 기능적 소득분배의 악화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보정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할 경우 기능적 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률 간에는 밀

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그림  1]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1975-2016

출처: 보정노동소득분배율 1, {(피용자보수+개인영업이익)/요소비용국민소득}, 보정노동소득분배율 3, {[피용자보수+

(피용자보수/임금노동자수*비임금노동자수)]/요소비용국민소득}, 김정훈･민병길･박원익. (2017). “소득 주도 성장

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이슈&진단�, 296. 보정노동소득분배율2(피용자보수/(요소비용국민소득-개인영업이

익)), 1975~1989년 자료, 이병희. (2015).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쟁점과 추이." 월간 노동리뷰, 205(1): 25-42. p. 42. (개

편전 국민계정자료). 1990~2016년, 김정훈 외 (2017). 노동소득분배율, 한국은행. 각년도.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

6)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노동소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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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소득분배율이 안정적이라는 주류 경제학 논의를 거부하고, 노동소

득분배율이 유동적이라고 가정을 수용한다. 소득주도성장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안정성 여부는 소

득주도성장 전략의 유용성을 가르는 핵심 준거이다. 만약 노동소득분배율이 안정적이라는 주류 경

제학의 가정을 받아들일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결정하

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7) 사실 노동소득분배율이 안정적이

라는 가정은 이론적 근거보다는 경험적 자료에 근거해 도출된 가정이었다. 19세기와 20세기 영국자

료를 분석한 아서 보올리(Arthur Bowley)는 처음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발견

해 “보울리의 법칙(Bowley’s Law)”으로 정식화했다. 이후 폴 더글라스(Paul Douglas)는 미국자료를 

분석해 보울리와 유사한 발견을 했고, 수학자인 찰스 콥(Carles Cobb)과 함께 기능적 소득분배는 일

정하다고 가정하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Cobb-Douglas Production Function)로 발전시켰다

(Mankiw, 2013, OECD, 2015 재인용). 

하지만 특정 시기, 특정 국가의 실증 자료에 기초해 노동소득분배율이 안정적이라는 가정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 케인스(Keynes, 1939: 48-9)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안정적

이었다는 경험적 결과에 대해 의외의 결과라는 의미에서 “이상한 일(a bit of miracle)”이라고 표현

했고, 솔로우(Solow, 1958: 620)는 1929년부터 1955년까지 미국자료를 분석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

이 안정적이라는 가정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부터 주요 국제기구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안정적이 않다는 연구들을 발표했다(IMF, 2007; European Commission, 2007; OECD, 

2012). 대부분의 선진국은 1970년대 초중반부터, 한국은 1997년 이후 국민소득분배율에서 노동소

득분배율이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났다(ILO, 2012; 이병희 외, 2014). 포스트 케인즈주의는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주목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경제성장의 

핵심 변수로 접근하는 소득주도성장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2)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주요 원인

그러면 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추세가 나타난 것일까? 단순하게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진 

이유는 임금의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보다 낮기 때문이다(이상헌, 2014). 선진 7개국의 평균

임금은 1991년 100에서 2012년 121.3로 증가한데 반해 노동생산성은 동기간 동안 100에서 150.7로 

평균임금 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다(OECD, 2017c, 2017d). 한국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동기간 동안 평균임금은 100에서 153.4로 증가한데 반해 노동생산성은 100에서 무려 272.6으로 높

7) 최근 들어 주류 경제학도 소득분배율이 유동적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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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다. 주목할 점은 경기침체시기에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졌던 과거의 일반적 경향과 달리 이런 

현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회복되었는데도 노동소득분배율이 더 하락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노동소득분배율이 왜 악화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에 대해 사회정책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하는 핵심적 지점이다. 신자유주의 담론을 지지하는 IMF와 EC 등은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와 (생산과 교역의)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 하

락추세의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자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Stockhammer, 2013: 43-4).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자본재는 숙련노동에게는 보완재

이지만, 비숙련노동에 대해서는 대체적이기 때문에 소득이 숙련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

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로 인해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자 계급의 교섭력이 약화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시대에 노동과 자본의 교섭력의 차이는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 이동성의 차이로 인해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drik and Ypersele, 1999). 자본은 실제로 생산시설을 이동하지 않으면서

도, 이동할 수 있다는 위협만으로도 노동과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는다(Burke and Epstein, 

2001). 자본주의의 금융화(financialization)도 세계화와 유사하게 노동과 자본의 교섭력을 자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시켜 노동소득분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화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운영과 관련해 주주의 이해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Stockhammer, 2013: 47-9). 복지국가의 축소와 노동조합의 약화도 자본에 

대한 노동의 교섭력을 약화시켜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요인을 종합하면 금융화, 세계화, 복지국가의 축소와 함께 자본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교

섭력 약화가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Stockhammer, 2013: 63). 실제로 

OECD 28개국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990-94년과 2000-04년 사이의 노동소득분배율의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금융화(46%)로 나타났고, 이어서 정부소비와 노동조합 밀도 등이 25%, 세계화가 

19%, 숙련편향적 기술변화가 10%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ILO, 2012: 83). IMF와 EC가 

주장한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는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의 10%를 설명하는데 그쳤다.8)

만약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세계화와 기술변화 등에 따른 것이라면 정책 개입은 (현재의 세계

8)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9개 개발도상국의 경우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는 노동소득분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

며, 부정적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금융화, 세계화, 정부지출 및 노동조합의 순으로 나타났다(Stockhammer, 

2013: 63).  



소득주도성장과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까? 251

화 수준을 유지하는 한) 주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인적자본을 강화해 기술 변화가 주도하는 새

로운 경제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노동력을 만드는 공급측면의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반면 하락추세가 1980년대부터 지속된 금융화, 세계화, 사회지출의 축소, 노동계급의 약화 등 신자

유주의 정책의 결과라면 국가의 역할은 금융화, 세계화, 노동시장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사

회지출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이는 반(反)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에 검

토하겠지만 IMF, 세계은행, OECD 등이 주장하는 ‘포용적 성장’과 ILO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임금

주도성장’의 차이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추세의 원인에 대한 두 성장론의 상이한 인식에 기초한 것

이다.

3) 소득주도성장체제

주류 경제학인 신고전학파에서는 임금하락이 고용을 늘린다고 주장하지만 포스트 케인지안은 임금

하락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Lavoie, 2016[2004]: 51). 하지만 이론적으로 임금소득을 

높이는 것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두 가지 주장이(긍정적과 부정적)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포스트 케인지안 모델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이론의 문제가 아

니라 실증의 문제라고 본다. 성장체제의 관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유형화해보면 아래 <표 1>

과 같다. 라보와 스토캐머(Lavoie and Stockhammer, 2013: 18-21)는 분배정책은 친자본적 분배정책

과 친노동적 분배정책으로 구분하고, 경제체제는 임금주도와 이윤주도로 구분한 후 이 두 차원을 결

합해 4가지 성장체체제를 구분했다. 

[표 1] 성장체제의 다양성

분배정책

(Distribution policies)

친자본

(Pro-capital)

친노동

(Pro-labor)

경제체제

(Economic regime)

이윤주도

(Profit-led)
이윤주도성장 과정 침체 또는 불안정한 성장

임금주도

(Wage-led)
침체 또는 불안정한 성장 임금주도성장 과정

출처: Lavoie and Stockhammer (2013: 19). Table 1.3 Viability of growth reg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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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윤주도체제에서 친자본적 분배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이윤주도성장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념적으로 이윤주도성장 체제는 경제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전략이 실현되

는 체제이다. 다음으로 경제체제는 이윤주도 체제인데 분배정책은 친노동정책을 취할 경우 경제침체

와 불안정한 성장이 지속된다. 멕시코가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며 복지를 위한 무의미한 지출이 계

속되는 경우라고 했다. 다음으로 경제체제는 임금주도체제인데 분배정책을 친자본적으로 취할 경우

도 이윤주도-친노동분배 성장체제와 같이 경제침체와 불안정한 성장이 지속된다. 이 성장체제에서 

경제성장은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수요에 기초한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하거나 미국과 같이 부채가 

수출대신 성장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대외 수출과 부채를 통한 성장체제는 대내외 조건의 변화에 민

감하게 반응하면서 불안정한 성장을 이루거나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데 경제체제는 임금주도체제인데 수출주도형 경제에 기초해 분배정책이 친자본적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경제침체와 불안전한 성장이 반복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금주도 경제체제에서 친노

동적인 분배정책을 취할 경우 임금주도성장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황금시

기의 성장체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성장체제 구분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경제체제와 분배정책이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이고, 경제성과는 경제체제와 분배정책이 조응할 때라는 것이다. 

실증 결과에 따라 포스트 케인지안 모델은 두 가지 성장체제를 구분하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의 증

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성장체제는 ‘임금주도성장체제’가 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장체

제는 ‘이윤주도성장체제’로 구분한다. 물론 실증연구에 따라 국민국가를 두 성장체제로 구분하는 것

은 쉽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동소득분배율을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고, 중국처럼 

일부 국가의 경우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어떤 분석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상이한 결과

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일방정식 모형과 벡터자기회기 모형(VAR) 중 어떤 모형을 사용했

는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이강국, 2017: 16). 변수, 자료, 방법론의 제약이 있지만 지금

까지 출간된 실증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과 한국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진 

것이 총수요의 감소를 유발했고,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한국

은 노동소득분배율이 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Onaran and Galanis, 

2012). 세계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한 국가가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해 다른 국가가 적자

를 보는 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경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주도경제라고 할 수 있다(이

상헌, 2014: 83).

다음으로 성장체제 유형으로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 노동소득

분배율 상승이 총수요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소득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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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전략은 노동소득분배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며, 기술변화나 자본의 개방성 등 내성

적 요인만이 아닌 제도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이상헌, 2014:85).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전통적인 케인즈주의와 같이 유효수요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 데 동의하며, 

소득상승이 장기적으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의 확대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즉, 장기적으로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임금소득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복지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표 

1>처럼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복지체제의 성격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

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신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노동과 자본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는다. 자본과 노동 간의 분배를 자본과 노동 중 한 집단의 소득이 줄어야 다른 부

문의 소득이 증가하는 파레토 최적에서 결정되는 문제로 보지 않고 자본과 노동이 모두 자신의 절대

적인 몫을 늘릴 수 있는 “파레토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한다(홍장표, 2014; 홍태희, 2009; Hein and 

Vogel, 2009).

Ⅲ.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둘러싼 쟁점

1. 자본주의의 장기침체와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국내 논의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1970년대 

중반이후 주류 담론으로 등장했던 신자유주의의 대항 담론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답해야할 

질문이 있다. 그것은 소득주장도성장이 1970년대 이래 장기침체에 직면한 자본주의를 위기 이전 상

태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70년대 중반 이래 미국 산업의 이윤율은 자

본주의 황금시대라 불리는 1970년대 중반의 이윤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Roberts, 2016).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 성장은 자본축적과 기술혁신과 같은 공급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

문에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장기 성장전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소득주도 성장론이 세계 자본주의의 장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면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신자유주의의 대안 담론이 될 수 없으며,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성장 모델도 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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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브레너는 전후 서유럽의 재건과 동아시아 국가의 산업화로 인한 과잉생산과 과잉설비의 

문제가 장기침체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Brenner, 2002[2002], 2001[1998]). 미국과 보완관

계에 있던 서유럽과 일본의 제조업이 경쟁관계로 전환되면서 제조업의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이 이

윤율의 하락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73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제조업의 이윤율은 무려 

51.8%나 감소했고, 선진 7개국 제조업의 이윤율도 43.8%나 감소했다(Amstrong, Glyn, and 

Harrison, 1993[1991]). 자본주의는 제조업의 과잉생산과 과잉설비를 대신해 자본의 수익성을 보장

하는 새로운 영역을 찾지 못하면서 자본주의가 장기침체에 빠져들었다고 진단한다. 만약 이러한 진

단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1970년대 이래 지속된 자본주의의 장기침체를 유발

한 과잉설비와 과잉생산, 제조업의 감소와 서비스업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물어야한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한다고 자본

의 이윤율이 증가하고 과잉설비와 과잉생산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실제로 1970년대 서유럽 정부가 취했던 케인스주의 수요보조정책은 수요보조정책이 없었다면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한계생산기업의 생명을 연장시켜 과잉생산과 과잉설비 문제를 심화시켰다

(Brenner, 2002[2002]). 더욱이 생산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수요보조정책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심화

시켰다(윤홍식, 2017a). 

이러한 비판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은 그 해결책을 칼레츠키 모델에서 찾는 것 같다. 칼레츠키 모델

은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마르크스주의와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이 반드시 대립적이

지 않으며, 실질 임금상승이 자본의 이윤율과 반비례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의 임금

이 상승하면 자본의 이윤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축적은 바로 임금 주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다(Lavoie, 2016[2004]: 199). 이러한 선순환이 가능한 이유는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균형에 도달한다

는 주류 경제학의 가정과 달리 칼레츠키 모형에서는 장기에도 항상 유휴설비가 존재하는 불완전경

쟁시장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해 소비가 늘어나면, 유휴설비의 비중이 감소

하면서 생산이 늘어나고, 투자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고 가정한다(홍장표, 2014). 그러므로 장기

적으로 자본의 이윤율과 임금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는 대립되는 것

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Hein and Vogel, 2009; 홍태희, 2009). 기술혁신과 관련해서는 포

스트-케인스안의 칼도-버둔효과(Kaldor-Verdoon effect)와 같이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 증가와 같

은 기술혁신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발생했던 주요 원인 중 하

나는 영국 노동자의 임금이 높았기 때문이고(Allen, 2009, Stockhammer, 2015 재인용), 임금을 1%P 

높일 경우 노동생산성이 0.38%P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torm and Nastepaa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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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선험적 문제이기 보다는 실증적 문제이고, 임금인상과 사회지출 증가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해 소득주도성장이 수요만이 아닌 공급의 혁신을 통해 자본의 이윤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장기 성장전략인지는 불확실하다. 소득주도성장에서 주장하는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의 이윤율

이 동시에 증가했던 시기는 제2차 대전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자본주의 황금시대에 나타났던 제한

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는 국민국가 차원에서 수요를 확대하는 전략이 성공했던 자

본주의 황금시대는 미국 중심의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국제질서가 국민국가의 정책을 뒷받침했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국 달러에 기초해 세계은행, IMF, GATT체제가 설립되고, 경제부흥을 

위한 마셜플랜이 시행되면서 자본주의 황금시대가 열렸다(Stell, 2015[2013]; Engdahl, 2015[2009]; 

Heilbroner and Milberg, 2010[2007]). 쉽게 말하면 브레튼우즈 체제는 자유무역을 지향했지만, 자본

의 이동을 제한하고, 환율과 이자율 등과 관련해 국민국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계였다. 이러한 국

제질서에 기초해 국민국가는 정책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

하는 지금 개별 국민국가 차원에서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확대해 수요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과

거 자본주의 황금시대와 같이 작동할 수 있을지는 정치(精緻)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2. 일국적 전략 대 국제적 전략

소득주도성장(또는 임금주도성장)과 관련된 최근 연구는 중국과 인도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가를 제

외한 대부분의 선진산업국가와 한국, 터키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가가 임금주도 성장체제라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Onaran and Obst, 2016; Onaran and Galanis, 2012; Onaran and Stockhammer, 

2005). 1980년대 이래 전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침체 또한 노동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실질임

금 상승이 총수요를 위축시키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험적 논거에 근거해 소득주

도성장 전략은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늘릴 것을 주장한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대응은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를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지는 못했기 때문이다(Hein and Truger, 2010: 14). 특히 미국 경제가 민간부

채에 의해 주도된 금융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에는 가계와 정부의 부채수준이 너무 높다. 이

러한 상황을 보면 현재 자본주의가 직면한 위기는 국민국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문제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주장하는 논자들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 차원의 케인지안 뉴딜

(Keynesian New Deal)의 필요를 주장하는 이유이다(Hein and Mundt, 2013: 44-8). 글로벌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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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지안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래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부분을 금융화 이전과 

같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등 흑자 국가들이 수출에 중심을 두

는 신중상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내 수요와 고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거시정책을 전환해야한다. 

마지막으로는 거시정책의 환율과 국제자본시장 등을 관리하는 새로운 국제협력체계를 다시 구축하

는 것이다(Hein and Truger, 2010: 14-20).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브렌트우즈 체제처럼 국제적으로 거

시경제를 관리하는 공조체제가 만들어져야 국민국가 차원의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높은 수준의 세계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특정 국민국가만 임금을 높이고, (증세를 수반

한) 사회지출을 확대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증세와 임금인상

은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세계경제에서 해당 국가의 상품 경쟁력을 낮출 수도 있다. 

주요 20개국(G20)이 동시에 노동소득분배율을 1%포인트 높일 경우 G20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0.36% 포인트 높아진다는 추정결과가 있다(Onaran and Galanis, 2012). 다만 현재까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확실한 실증결과는 찾지 못했고, 임금과 사회지출을 통해 노동자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이루는 전략이 일국적 차원에서 집행되어야하는지 아니면 세계적 차원에서 집행되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차원에서 

주요 국가들이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함께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후 지속된 30년의 자본주의 황금시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는 점이다(Stell, 2015[2013]; Engdahl, 2015[2009]; Heibroner and Milberg, 2010[2007]). 

문제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은 국가가 신중

상주에 기초해 해외시장에서 부족한 수요를 해결하는 방식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United Nations, 2010). 신중상주의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면서도 존속

할 수 있는 국민국가가 필요한데 이는 국제관계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세계무역증가율은 이미 2012

년부터 세계총생산 증가율과 같아지기 시작했고, 2016년이 되면 GDP 성장률의 60%에 불과한 수

준으로 낮아졌다(WTO, 2017). 이는 세계무역 증가율의 둔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처럼 성장을 수출에 의존하는 대외지향적인 국민경제가 성장

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단순히 국민국가 차원의 문제로 이

해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적절한 접근 방법이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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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주도성장 대 포용적 성장

 

IMF, 세계은행, OECD의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전략은 ILO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또

는 임금주도성장)과는 상이한 개념이다. 물론 ‘포용적 성장’에서도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가 경제성

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은 과거에 비해 큰 진전이다. 하지만 세계은행

(World Bank, 2014)의 정의에서 보듯 포용적 성장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지, 평등한 소득재분

배가 아니다. 고용과 관련해서도 포용적 성장은 생산적 고용(productive employment)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은행은 포용적 성장을 시장, 자원 등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기회

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IMF(2017)의 접근방식 또한 다르지 않다. 핵심은 경제성장을 위

해 시장과 자원(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OECD(2014: 7)는 포용적 성장을 세계은행이나 IMF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데, 포용적 성장

은 복지의 지속가능한 개선을 위해 경제성장이 중요하지만, 경제성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개

인과 사회집단 간에 성장의 성과가 공정히 분배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OECD는 

소득만이 아니라 건강과 교육 등 사회서비스에도 주목한다. 이처럼 세계은행, IMF, OECD 등 신자

유주의 체제를 옹호했던 국제기구가 정의한 ‘포용적 성장’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소득을 제

공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렇듯 포용적 성장에서 현재 불평등과 장기침체가 신자유주의 체제의 구조와 무관한 것

처럼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포용적 성장이 장기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기술변화로 보

는 반면 세계화, 금융화, 노동의 교섭력 약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신자유주의

적 변화 등은 부차적인 원인으로 간주하는 데서도 확인 된다(Stockhammer, 2013: 43). 포용적 성장

담론은 신자유주의 체제는 문제가 없으며, 다만 이를 잘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

한 조금 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친다. 또한 ‘포용적 성장’은 1990년대 후반 신

자유주의 구조에 대한 개혁 없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사회투자전략의 주

장을 반복하고 있는 듯하다. 

결국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큰 차이는 1980년대 이후 공고해진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이다. 포용적 성장이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세계화, 금융화,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지출 축

소 등)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데 반해 소득주도성장은 지난 40년 간 지속된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이 

불평등과 빈곤을 야기했고, 부채를 수반한 성장이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는 

IMF, 세계은행, OECD는 재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세계화를 제한해야한다는 주장도, 금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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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해야한다는 주장도, 노동의 교섭력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복지국가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

도 하지도 않는다(IMF, 2017; OECD, 2014; World Bank, 2014). 반면 소득주도성장은 세계화, 금융

화, 노동시장 유연화를 비판하고 평등한 소득분배와 공적 사회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다. 소득주도성장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비판했던 강력한 노동조합,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규제, 공적 사회 인프라의 확대, 임금상승, 소득보장정책 확대 등의 복원을 주장한다

(Onaran, 2017; Stockhammer, 2017; 이상헌, 2017). 

Ⅳ. 소득주도성장 전략과 한국 복지체제의 정합성

그러면 한국 복지체제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실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는 소득주도성

장을 한국 복지체제에 적용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을 간단하게 검토했다. 

1.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소득주도성장

기능적 소득분배의 개선이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처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여 소비가 증

가해도, 임금상승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소득주도성

장 전략에서 이야기하는 총수요는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Storm and Naastepaad, 2011). 바두리와 

마글린(Bhaduri and Marglin, 1990) 모델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국제시장에

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이 감소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포스트 케인지언의 연구 결과처럼 국제교역을 고려할 경우 경제체제의 성격이 임금주도형에

서 이윤주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Hein and Vogel, 2008; Stockhammer, 2011). 한국의 경우는 <그

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수출독주체제가 구축되었지만, 박근혜 정권

을 거치면서 (순)수출도 경제성장(GDP 성장)에 거의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두

리와 마글린 모형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적용하면 임금상승은 곧 수출경쟁력의 약화를 의

미하고, 이는 수출에 의존해 성장하는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이 노동집약적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에 덜 민감한 자본집약적인 상품이고, 생산

의 세계화로 인해 환율과 교역조건 등과 같은 가격요인 보다 상품의 품질과 같은 비가격적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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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바두리와 마글린의 가설은 근거를 잃게 된다. 

실증적 분석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프랑스, 독일, 일본은 폐쇄경제 하에서는 임금주도형 성장체

제로 분류되었지만, 개방경제 하에서는 모두 이윤주도로 전환되었다(Bowles and Boyer, 1995). 영국

과 미국은 둘 모두에서 임금주도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방경제와 폐쇄경제 둘 다에서 프랑스, 영

국, 미국은 노동소득분배율과 성장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도 있고(Stockhammer 

and Onaran, 2004), 미국과 일본은 두 경제체제 모두에서 이윤주도적 성장을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

다(Gordon, 1995; Naastepad, 2006).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는 두 경제체제 모두에서 임금주도형 성

격이라는 연구도 있다(Hein and Vogal, 2009, 2008; Naastepad, 2006). 네덜란드의 경우 폐쇄경제와 

개방경제 모두에서 임금주도형 성장체제로 나타난 연구도 있지만(Naastepad, 2006), 개방경제 하에

서 네덜란드는 오스트리아와 함께 이윤주도 체제인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Hein and Vogel, 

2008).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내수는 임금주도적 이지만,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순(純)수출을 고려할 경우 이윤주도체제로 전환되었다(Storm and Naastepad, 2011). 

[그림 2] GDP 성장률에 대한 각 부문별 성장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8), 한국경제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한국경제는 1965년부터 1997년까지 개방경제 하에서 임금주도형 성장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Onaran and Stockhammer, 2005). SVAR 모델을 사용한 연구에서도 이윤 몫의 증가는 민간투자에 



260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2호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5-1993년까지를 분석한 연구도 한국경제는 임금상승이 

이윤을 증대시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Seguino, 1999). 반면 김진일(2013)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경

제(1970~2011)는 폐쇄경제에서는 임금주도형 성장체제이지만 대외부문을 고려하면 이윤주도형 성

장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의 이윤몫이 1%포인트 상승하면 순수출이 GDP의 6% 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일의 결과를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6개국

을 분석한 하인과 보겔(Heina and Vogel, 2008)의 연구와 비교하면 한국 경제는 네덜란드와 오스트

리아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보다 더 해외경제의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부터 

2008년 기간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이윤몫이 1%포인트 증가하면 순수출 증가로 인해 GDP가 대략 

0.000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태희, 2009). 

[그림 3] 소득계층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1997-2012

출처: 이병희 외. (2014).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서울: 한국노동연구원(재구성한 그림임).

하지만 소비, 투자, 순수출을 모두 고려할 경우 이윤몫이 1%포인트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GDP 

대비 0.338%포인트 감소했다.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노동소득분배율의 저하가 경제성장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황선웅(2009)의 연구도 노동소득분배율의 저하가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는 

분명했지만, 투자와 수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상영(2017)도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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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1997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주

로 임금소득 하위 70%와 자영업자의 소득이 낮아진 것과 관련된다. 수출과 투자의 대부분을 대기업

이 담당하고 있고,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가 대기업 노동자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

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이 감소한 결과라면 노동소득분배율 감소가 수출과 투자에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단일 방정식 추정에 기초한 분석에 따르면 이윤 몫의 증가는 제

조업에 대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equino, 1999). 주목할 사실은 투자

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경제에서도 높은 이윤이 민간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정

책과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Onaran and Galanis, 2012).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전후로 큰 변화를 겪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외환위기 전후를 구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전

(1981-1997)에도 한국경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비와 투자와 정적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임금주도적 성장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홍장표, 2014). 다만 이 시기 노동소득의 한계소비성

향은 크지 않았고, 수출과 관련해 가격경쟁력이 중요했던 만큼 임금주도적 성장체제의 성격은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해외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비가격 경쟁력이 중

요해지면서 노동소득의 상승이 무역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고, 노동소득이 감소하

면서 노동자의 한계소비성향이 증가해 총수요에서 임금주도적 성격이 강해졌다. 한국의 경우 소비

효과는 강력한 순수출 효과를 상쇄시킬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Onaran and Galanis, 2012: 

33).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이러한 성격 변화는 내수와 노동소득분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

구에서도 확인된다(주상영, 2013). 정리하면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 구분 없이 한국 경제를 분석할 

경우 한국은 내수 측면에서 보면 임금 주도 경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소득분배와 순수

출 간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 약한 임금 주도 경제의 성격을 갖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Onaran and 

Galanis, 2012). 이처럼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생산체제가 ‘약한 임금주도 성장체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소득주도성장 전략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늘리는 것이 한국에서 기

대했던 성과(경제성장)를 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유산, 부채와 자산기반복지(Asset-based welfare)

여기서는 한국에서 소득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부채증가를 수반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

는 문제에 대해 집어보았다. 1999~2015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임금소득증가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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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채의 증가를 동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상준, 2017:171). 특히 2014년 이후 자료를 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를 동반하는 수준을 넘어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율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관계기관합동, 2017). 2016년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3%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가계부채의 증가율은 이보다 3배나 높은 9%를 상회했다. 물론 가계부채의 증가

가 소비로 연결되었다면 한국은 미국, 영국 등 자유주의 생산-복지체제와 같은 부채가 성장을 주도하

는 ‘부채주도 성장체제’일 수도 있다.9) 가계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완화된

다는 것으로 가계의 소비증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Nickel, 2004; Ludvigson, 1999). 스페인의 

경우처럼 가계부채의 증가는 소득불평등이 소비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약화시켜, 가구가 

일정정도의 소비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Pardo and Santos, 2014). 저소득층 가구

가 상위 준거 소득계층과의 소비차이를 만회하기 위해 부채를 늘려 소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계부채는 주택매입과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위한 부채라는 

점에서(관계기관합동, 2017) 한국은 부채주도 성장체제와는 거리가 있다. 한국에서는 소비를 위한 

부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채가 소비를 증가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정상준, 2017). 

2008~2014년과 1987~2014년을 분석한 두 연구에서도 가계부채는 소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혜인･류두진, 2017; 최남진･주동현, 2016). 더욱이 가계부채가 일정수준을 넘어

가게 되면 원리금상환의 압박이 심화되면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버블이후 토지와 주택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부채가 가계소비에 부정

적 영향을 미졌다(Ogawa and Wan, 2007). 

이처럼 소득상승이 자산구매를 동반해 부채가 상승한다면 이러한 부채상승은 소비에 부정적 영

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임금이나 사회지출 증가가 소득주도성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총

수요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계의 한계소비성향과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

도 이러한 현실을 확인해 준다. <그림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6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가구

소득 중 부채상황비율은 소득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가구에서 큰 폭으로 높아졌다(윤홍식･

강병구･전병유･남찬섭･강신욱･김교성･정준호･이영수, 2018). 더욱이 동기간 가구소득이 연 평균 

3.5% 증가했는데도 가구의 한계소비성향은 전 소득분위에서 감소했다(김정훈･민병길･박원익, 

2017; 윤홍식 외, 2018). 가구의 소득증가에도 가구의 소비성향은 증가하지 않고 부채상환과 같은 비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졌다.

9) 마틴 슈뢰더(Martin Schröder)는 복지체제와 생산체제를 결합해 보수주의-조정시장, 사민주의-조정시장, 자유주

의 세 가지 복지-생산체제로 구분했다(Schröd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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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과 가구 소득 중 부채상환 비율의 변화, 2006-2016

출처: 윤홍식 외. (2018), p. 242.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이 한국 복지체제에서 갖는 독특한 지위와 관련된다. 한국 복지체제는 부동

산으로 대표되는 사적 자산이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대신해 개인과 가구가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기능적 등가물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윤홍식, 2017b, 2017c). 한국처럼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발달해 있지 않고 주택(부동산)가격이 상승

하는 복지체제에서 가구의 소득상승은 소비가 아닌 부채 증가를 수반한 투기적 성격의 자산구매로 

이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로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0)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1990년부

터 1997년까지 안정적이던 주택가격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또한 자산형태별 

연간 투자 수익률을 보아도 2016년 기준으로 정기적금은 1.67%에 그치는데 반해 오피스텔 5.80%, 

중대형상 6.34%, 소형상가 5.93%라는 점을 고려하면(관계기관합동, 2017) 개인과 가계의 관점에서 

가처분소득의 증가분에 부채를 더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10) 투기형 부채는 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위해 발생하는 부채가 아니라 미래에 자산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해 부

채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64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2호

[그림 5] 주택가격변화(1986=100), 1986-2017

통계청. (2018). e-나라지표: 주택매매가격 동향. http://www.index.go.kr (접근일. 2018. 4. 29).

지난 보수정부(2008~2016)가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편 것

은 사실이지만, 소득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부채증가를 수반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구조

는 보수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 복지체제의 오랜 역사적 유산이다. 사실 한국 복지체제의 역

사에서 임금상승이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총수요의 증가가 경제성

장에 기여했던 집단적 경험은 노태우정부 시기가 유일했다(윤홍식, 2017b). 반면 박정희의 권위주의 

개발국가이래 지속된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어 

소득증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수반해 부동산 투자를 유발했고, 상승한 

주택가격은 가계의 담보능력을 더 높여 부채의 추가적인 상승을 유발하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었다. 

물론 가계부채를 고려해도 한국은 여전히 임금주도성장체제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상승이 유

발하는 소비증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정상준, 2017). 결국 한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소비의 증가

를 통한 성장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상승이 개인의 사적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

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구매로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할 정책적 개입이 선행(또는 최소한 병행)될 필

요가 있다. 역사를 보면 이승만 정권 시기에 이루어진 (불철저했지만) 토지개혁이, 노태우 정권이 추

진한 토지공개념 정책이 한국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윤홍식,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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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구의 소득(복지)을 어떻게 높여야하나?

만약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로 인한 총수요의 감소와 관련된 

것이라면 정책방향은 분명하다. 더욱이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가 한국 경제의 수출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것도 아니었다면 비자본소득(임금과 사회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것이 경제성장

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비자본소득을 늘려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

득을 늘릴 것인가의 문제로 들어가면 쉽지 않는 선택이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제시한 <그림 3>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상위 30%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증가한 반면 하위 

70%는 무려 38.0%나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더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데 동 기

간 동안 무려 57.7%나 감소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이 단순히 임금인상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확대한다고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보다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 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고, 외환위기 이후 소득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에게 집중될 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임병인･윤재형, 2014). 

하지만 저소득층의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먼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야하는 주체는 재벌 대기업이 아

니라 영세한 고용주라는데 있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것이 투자 부진을 야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김상조, 2010), 임금인상이 가장 필요한 영세사업장에

서 임금을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효율성 격차 또한 2011년 기준

으로 비교 대상 56개국 중 6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최석현･김군수･이재광, 2012: 2). 그렇다고 임

금 대신 이들에 대한 현금지원을 확대해서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 최근 정부 정책처럼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보조해주거나, 청년실업 대책으로 일환으

로 중소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임금보존을 해주는 방식의 사회지출이 생산력이 낮은 기업의 임금 보조 

성격을 갖게 되면, 사회지출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할 기업을 존속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퇴출되어야할 생산성이 낮고 저임금에 의존하는 기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한 

소득상승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경쟁력 있는 성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데 있어 딜레마는 임금 수준이 경쟁력과 상대

적으로 무관한 기업은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기업이고, 임금을 높여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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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저임금에 기초한 낮은 가격이 핵심 경쟁력인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결국소득주도성장의 

성패는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임금을 높여, 생산성이 낮은 기업을 퇴출시키고, 한국의 고용구조를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산업구조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사회지출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을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게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앞서 <그림 3>에서 보았던 것처럼 노동소득분배율이 격감한 소득 하위 70%와 자영업자에게 집중

할 것인지를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복지정책은 단순히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결정할 문

제는 아니다. 국가가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은 경제성장 여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사회지출은 시민의 기본생활과 관련된 돌봄, 교육, 의료, 주거, 노후소

득보장 등의 영역에서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더욱이 사회지

출의 확대는 고용주에 대한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저임금에 기초한 생산력이 낮은 

기업의 퇴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실제로 사회지출과 생산성은 정의 관계에 있다는 

많은 연구가 제출되어 있다(Alper and Demiral, 2016; Cimoli, 2014). 

결국 “누구의 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문제는 현재 한국 복지체제의 지출구조를 반영할 필

요가 있다. 한국 복지체제는 민주화 이후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공적 복지를 확대해왔다. 이러한 현

상을 지적하는 이유는 한국 복지체제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지출을 늘릴 경우 한국 

복지체제는 공적 사회보장체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 직장을 갖고 있고, 임금이 높은 정규직 노동자

를 중심으로 제도화된 “역진적 선별주의 복지체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윤홍식, 2017b, 2017c).11) 

또 하나의 중요한 논점은 임금, 현금, 현물 중 어떤 방식의 지출이 더 효과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임금과 사회지출(현금과 현물)을 필요한 만큼 높이고 증가시

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정치경제적 제약을 생각하면 임금과 사회지출을 동시에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임금 인상은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 정책은 산업전반의 구조조정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기업의 퇴출로 인해 발생한 잉여 노동력을 새로운 산업에서 일할 수 있

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병행되어야하고, 무엇보다도 재훈련된 노동력이 일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어져야한다. 그렇다면 당분간 생산성 증가율을 넘어서는 임금인상은 산업구

11) 물론 사회보험지출의 절반가까이가 건강보험지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역진적 선별주의’는 조금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안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정규직 고용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하고, 건강보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의 실질 적용률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여의 보편성 측면에서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을 역진적 선별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향후 건강보험에 상병수당이 도입된다면 건강보험 또한 역진적 

선별성을 갖는 또 하나의 사회보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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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 계획이 추진되고, 실효성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이 출발하기 전까지 최소화하

고, 대신 중소사업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임금하위 70%의 노동자 가구와 영세자영업자 가구

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지출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보조는 중소업체에 종사하는 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임금’ 

성격의 지원으로 한시적으로 유효성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사회지출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경제성장과 관련된 효과가 사회지출의 유형에 따라, 복

지-생산체제의 유형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소위 독일, 스웨덴과 같은 조정시장경제에서

는 사회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수, 2016). 더 구체적으로 조정시장경제에서도 스웨덴과 같은 균형적 성

장모델은 사회지출이 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숙련된 노동력에 

의존하는 독일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Baccaro and Pontusson, 2016: 198-202). 즉, 한국의 복

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성격에 따라 사회지출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이 어떤 복지-생산체제인지는 매우 논쟁적인 이슈로 남아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복지체제에서 현금 보다 사회서비스가 경제성장에 친화적인 사회지출인 것으

로 나타났다(윤홍식 외, 2018). 문제는 한국의 사회지출에서 소득보장 대 사회서비스의 비중은 이미 

4:6 정도로 사회서비스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불균형은 한국의 사회서비스 지출이 크

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지출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2013년 기준으로 

OECD의 GDP 대비 사회지출비율이 8.3%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사회서비스 지출규모(2014

년 기준 5.4%)는 낮은 수준이다. 사회서비스와 현금의 균형적 확대가 필요한데 노인빈곤율에서 보

듯 당분간 기본적 생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현금지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기본 목표 중 하나가 증가된 가처분소득이 직접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것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지원은 상대적으로 현금수요가 큰 아동이 있는 가구와 구직난과 노령으

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청년세대와 노인세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복지제도

의 보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수당은 인구사회학적 기준(아동유무, 

연령, 구직여부 등)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12) 사회서비스의 경우 양질

12) 반론도 있다.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해도 소비가 모두 국내생산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

용품의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저렴한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증가분이 그대로 국내 생산물의 

소비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 변화가 수출입과 무관

하다는 연구결과를 생각하면(이상헌･주상영, 2016) 가구의 가처분소득증가가 수입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

장은 실증적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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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비스를 보편적･효율적으로 제공해야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공급측면의 

효과(인적자본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윤홍식 외, 2018). 다만 보편적 서비스가 곧 무상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는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과 가구가 경제적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관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비례적 부담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예

를 들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가구의 총비용이 가구소득의 특정 비율(예를 들면, 스

웨덴처럼 가구소득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언급하면 소득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

기 위해서는 개인이 불특정한 미래에 실업, 질병, 노령, 돌봄 위기 등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도 반드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있어야한다. 만약 미래 상황이 불안하다면 소득이 늘어나도 늘

어난 소득을 소비에 사용하기 보다는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대비하는 용도로 사용해 ‘저축의 

역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소비성향

이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임병인･윤재형, 2014: 601-2). 

그러므로 비급여 축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실업부조 제도화, 기초연금 인상, 적극

적 노동시장정책,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등 공적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

소시켜 ‘저축의 역설’을 피해 (가처분) 소득증가가 소비증대로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4. 자동화와 숙련의 문제

임금증가는 단순히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수요측면의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증가에도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voie and Stockhammer, 2012). 이러한 결과는 임금상승

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2년 이후 네

덜란드에서 생산성이 둔화된 원인의 90%는 실질임금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Naastepad, 

2006). 저임금일자리를 양산한 네덜란드의 일자리 기적은 생산성 위기의 동전의 양면이었다(Storm 

and Naastepad, 2013). 일본도 지난 20년(1992-2014) 동안 (노동생산성은 연 평균 1.5%내외였는데

도) 실질임금이 오르지 않아 비용을 절약했지만,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용이 역설’이 

발생했다(주상영, 2017: 121). 이미 실질임금상승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칼도어-버둔 효과(Kaldor-Verdoorn effect)는 백편에 가까운 논문을 통해 경

험적으로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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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요 제조업 강국의 제조업 로봇밀도의 변화, 1990-2015

자료출처: 1990~2013년 자료는 정준호, “한국 산업화의 특성과 글로벌 가치사슬,” p. 81. 2015년 자료는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2016). World robotics report 2016: European Union occupies top position in the global au-

tomation race.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칼도어-버둔 효과의 핵심은 임금상승이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를 유

발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인데, 한국의 문제는 노동력의 숙련을 동반하지 않는 노동절약

형 기술진보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고,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성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점

이다(윤홍식, 2017b, 2017c). 이런 상황에서 임금상승을 통한 기술진보는 <그림 6>에서 보는 것처

럼 이미 수출 부문의 높은 자동화율을 더욱 높여 노동자의 숙련과 생산 기술이 분리되는 구조를 심

화시켜 경쟁력 높은 수출부문에 종사하는 소수의 노동계급에게 안정적 고용, 임금, 공사적 사회보장

기제를 제공했던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노동소득분

배율의 개선은 소비를 확대하는 경로가 아닌 기업의 노동절약형 투자를 촉진시켜 수출을 증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병유･정준호, 2016). 결국 한국에서 소득증대가 노동자의 숙련과 분리된 노동

절약형 자동화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임금과 사

회지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총수요를 증가시키며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핵

심은 소득주도성장이 노동숙련에 기초한 생산력을 높이는 산업구조 개혁을 수반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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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의 교섭력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늘리는 것이 소비를 증가시키고, 소비 증가가 생산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핵심 조건 중에 하나는 노동계급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조직된 정치적 주

체가 존재해야한다. 하지만 한국의 조직화 수준은 매우 낮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

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1989년 역대 최고치인 18.6%에 달하지만 1990년 보수 대연합이 결성되면서 

노조조직률은 급락했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체로 11%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김유선, 2016, 

2008). 흥미로운 점은 민주화 이후 상대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용이한 정치사회적 조건이 만

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조직률이 독재정권 시기와 비교해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욱이 

노조조직률은 보수로부터 친(親)노동정권으로 비판받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과 친시장주의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노조

조직률은 12.0%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조직률 11.7% 보다 0.3%포인트 높았다. 

임금노동자 계급 내에서 제조업 노동자의 감소와 사무직과 일용노무직 노동자의 증가, 비정규직

의 증가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유연화는 이러한 현상을 불완전하게나마 설명해준다(통계청, 2017b). 

실제로 분기별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임시일용직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의 비율은 1983년

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1987년 민주화 이후부터 1993년까지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

가했다(김유선, 2014).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낮은 노조조직률을 고려한다면 왜 독재정권이후

에도 노조 조직률이 높아지지 않았는지를 부분적이지만 설명 할 수 있다.13)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

정규직과 같은 나쁜 일자리의 증가는 숙련과 기술이 분리된 조립형 전략을 기초로 진행된 한국 산업

화 과정의 필연적 결과일 수 있다(정준호, 2016; Levy and Kuo, 1991). 실제로 1990년대 초부터 2000

년대 중반까지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면 상위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중간 수준과 하위 수준의 일자리

는 감소하는 J자형 곡선이 나타난다(전병유, 2007). 이처럼 한국의 성장체제가 소득주도형 성장체제

라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된 주체가 취약하다.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조직된 노동이 취약하고, 노동이 대중으로부터 고립된 사회에서는 부분적인 

임금인상 조차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더욱이 소득상승이 곧바로 소비확대로 이어지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조직화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일회적 또는 한

13)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공무원의 노조조직률은 66.3%에 달하는데 반해 민간부분은 

9.1%에 그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6). 물론 이러한 변화는 산업별 고용인원에서 제조업 부문의 감소와 SOC 

및 서비스 부문의 증가로 대표되는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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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복지확대나 최저임금인상과 같은 정책을 제외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치

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성공적인 소득주도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가 목

적의식적으로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조직률을 높이든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든)를 마련해야한다.

Ⅴ. 정리와 함의

지금까지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전략으로 ‘알려진’ 소득수도성장과 관련된 논의를 한

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정리했다.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대한 다양한 논점들을 제시했지만 소득주

도성장 전략은 1980년대 이래 공급중심의 성장전략이 장기침체를 유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는 점을 고려하면 수요측면을 강조한 시의 적절한 대안 담론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사회지출이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성장에 기여한다는 사회투자전략의 협

소한 공급측면의 논리와 사회지출을 안정화 장치로 접근했던 전통적 접근을 넘어 소비와 생산을 선

순환시키는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위치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단순히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총수요가 증가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대외부문과 부채를 분석에 포

함할 경우 한국 성장체제의 임금주도성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실질임금의 증

가와 사회지출 증가가 소비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러한 과정이 노동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면

서 경제성장과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교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질 높은 공적 사회보장제

도가 보편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제의 불확

실성은 가구의 가처분 소득의 상승이 소비증가로 이러지는 경로를 막았다. 

또한 한국과 같이 자산축적이 공적복지의 역할을 대신해온 개발국가 복지체제에서 소득상승이 

자산구매와 부채상승으로 나타나지 않고 소비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택과 같은 부동산 가격

의 안정이 필수적이고, 주택소유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했

다. 누구의 임금을 높이고 사회지출을 확대할지도 정교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자영업

자와 임금소득 하위 70%의 소득이 급감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복지체

제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수당과 의료, 교육, 돌봄, 주택 등 기본적인 서비스

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노동자를 배제한 기술혁신을 지양하고, 노동자의 숙련과 기술혁신을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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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며, 이를 기초로 공적 사회보장의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북서유럽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은 숙련노동자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했

을 때(Thelen, 2011[2004]) 사회보험의 보편적 확대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력의 숙련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숙련에 기초한 고용창출이 동시에 담보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사회지출 확대를 통해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는 방식 또한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숙련을 높이는 방식과 밀접하게 결합될 필요가 

있다. 

생산성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자동화를 강화시키는 임금주도 방식을 제한적으로 실행하는 대

신 사회적 임금을 높이는 방식, 즉 복지지출의 확대를 통해 가구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방식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지출이 노동력의 숙련을 강화는 방식과 연결될 수 있다면 임금인상

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사회지출 확대를 통해 숙련향상과 소비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결국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을 해체하고 보편적 사회보장체제

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국 경제체제가 숙련과 기술이 분리된 자동화에 기초한 수출

주도형 성장체제에서 벗어나 숙련과 기술이 결합된 내수중심의 성장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강력

한 정치적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후기산업사회에서 숙련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이에 조응하

는 새로운 교육훈련도 필요해 보이며, 사회지출 확대와 임금상승이 새로운 숙련체제와 어떻게 결합

될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지속가

능한 성장을 위해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경쟁력 있는 담론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적인 출발은 어쩌면 단순히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고, 사회지출을 늘리면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성장체제가 만들어진다는 순진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일지도 모른

다. 모든 담론은 그 담론이 실현될 수 있는 역사적 유산과 그 유산에 기초한 필수적인 전제가 충족되

어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사회가 그 전제를 충족하고 있는지 냉철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더욱

이 우리는 아직 한국 사회가 어떤 복지체제인지, 어떤 생산체제인지, 복지체제와 생산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있으며,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14) 그

러므로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전면화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풀어야할 시급한 과제는 소득주도성

장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 될 수 있는 한국 복지체제의 고유한 조건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다. 우

14) 극심한 초저출산, 숙련과 기술이 분리된 성장체제, 역진적 선별성이 강한 공사적 보장체제, 민간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등이 북서유럽 복지체제와 상이한 한국 복지체제의 대표적인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 저출산 문

제는 단순히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를 넘어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핵심 개입 지점인 소비를 제약하는 중요한 

장애 요인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주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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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임금소득과 사회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

는 성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포함해) “이행경로와 이행조건”을 한국적으로 재구

성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어디에 서있는지 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서 변수와 

방법론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전략을 전면화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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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come-led Growth and Legacy of the Korean 

Welfare Regime

Hong-Sik Yoon*15)
 

This paper examines the discussion on the income-led growth known as the core economic 

strategy of Moon’s administration in terms of Korean welfare regime. Although the income-led 

growth strategies have presented various issues, the income-led growth strategy seems to be a 

timely alternative discourse that emphasizes the demand side, considering supply-oriented 

growth strategies have caused long-term recession and deepening of inequality. It is im-

portant that the income-led growth strategy places social expenditures as an important growth 

engine for virtuous cycl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However, this paper has confirmed 

that simply raising wages and increasing social expenditure do not increase the aggregate de-

mand and production. Moreover, empirical studies have shown that the inclusion of external 

sectors and liabilities into the analysis weakens the wage-led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For this reason,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government's sophisticated policy intervention is 

necessary for the increase of real wages and social spending to be economic growth.

Key Words: Income-led growth, welfare state, welfare regime, growth regime, distribution and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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